
<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정치부 및 사회부

발    신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이하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문    의
채민 |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8639-0214, onespark98@gmail.com)

제    목 [성명] 대선 후보 '차별금지법 나중에'와 성차별 재생산, 이제는 끝내야

발    송 2025년 5월 13일(화)

[성명]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나중에'와 성차별 재생산,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차별금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사회적 합의’ 반복, 구태의연 그 자체.

- 내란수괴의 ‘여성가족부 폐지’ 반복하는 이준석 후보, 받을 것은 규탄밖에.

어제(5.12) 제21대 대통령선거 시작과 함께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되었

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맞섰던 시민들이 외쳤던 차별철폐, 성평등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조기 대선을 만든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공약과 입장을 낸 대선후보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차별금지법 관

련 입장은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

루면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10년 넘도록 구태의연하게 반복한 ‘나중

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합의했다. 10만명의 시

민이 참여한 국회 청원을 비롯해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60% 이상의 동의를 얻었

던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내란비호·극우 세력의 준동을 끊

어내기 위한 기초질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아예 한술 더 떠서 공약을 가장한 성차별 선동은 참담함 그 자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 축소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담겨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합리적 

이유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없애려 했던 폭거에 ‘효율성’이란 

포장지를 덧씌운 것뿐이다. 그러나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젠더폭력은 여전히 젠더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절실함을 외면한 이준석 후보가 받을 것은 규탄밖에 없다.

12.3 내란사태 이후 123일을 싸웠던 시민들은 차별금지와 평등사회를 외쳤고 

젠더폭력 없는 나라를 요구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내란청산이다. 10년 전이

나 지금이나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로 미루는 공약, 선거를 가장한 성차별과 혐

오의 재생산은 이제 끝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나중에’와 여성가

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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